
<보도내용>

□ 2026.7.26. 한국경제는 ｢초과세수, 추가세수?…‘꼼수 논란’ 제기한 野｣ 
기사에서,

 ㅇ “정부・여당과 야당이 ‘추가세수’ 용어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며 
“야당은 국가채무를 상환하도록 법에 규정된 ‘초과세수’를 추가세수라는 
급조한 이름으로 바꿔 쌈짓돈처럼 쓰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세수를 동원한 기금 설립 방침은 국가 부채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예산처 입장>

□ ‘추가세수’는 국채상환 조항을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ㅇ ‘추가세수’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국가재정법상 국채상환을 위한 제도적 
틀은 유지됩니다.

□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는 서로 상이한 개념입니다.

 ㅇ 우리 경제의 반도체 산업 의존도, 업황 변동성이 심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세수입 변동성을 흡수・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ㅇ ‘추가세수’는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해외 선진 재정운용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설계한 개념입니다.

 ㅇ ‘추가세수’는 장기 추세를 상회하는 세입을 의미하는 반면, 
‘초과세수’는 당해연도 세입예산(전망치)을 상회하는 세입을 의미합니다.

‘추가세수’는 국가부채 상환 조항을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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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세수’의 개념을 비롯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며, '27년도 예산안 발표시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김정애 (044-214-2330)
예산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하치승 (hcs017@korea.kr)

기금운용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준 (bbakko0@korea.kr)


